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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의 영구 보관과 자유로운 복제 및 유통이 가능한 현대 디지털 사회의 특징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세상으로 발전했다. 때문에 영원히 잊히지 않는 데이터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인간의 

본성인 ‘망각’을 인터넷상에 적용시키자는 소위 ‘잊힐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

자들이 보장받길 원하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더욱 높은 수준의 잊힐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막혀 법리적인 접근만으로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잊힐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는 개인들의 요구들은 휘발성 SNS,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등

의 디지털 소멸 기술의 발전을 촉구시켰다. 디지털 정보에 소멸 기한을 설정하여 망각의 개념을 도입한 디지털 소멸 

기술은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보장 확대에 있어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영역의 잊힐 권리에 대해 세부 범위를 설정하고, 국내에서 잊힐 권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분석하며, 분석된 범위들에 대해 디지털 소멸 기술을 통한 잊힐 권리 보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ABSTRACT

As data can be permanently stored and freely distributed, in modern society, the Internet became a world that remembers 

everything forever. Because of that, there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accident with never-forgetting data and, as a result, 

a movement has been emerged to apply a notion of ‘oblivion’ to internet world. The movement is called ‘The right to be 

forgotten.’ However,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 higher level which internet users want to be guaranteed is very limited in 

the juridical approach because of the confliction with the other basic rights and problems. On the other hand, the requests of 

individuals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been urged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such as volatile SNS, Digital 

Aging System, to be developed. With introduction of oblivion,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with setting expire date on digital 

information can present a new solution on assur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This research establishes the detail scope of, 

analyzes the level of assurance of, and, through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with the established scope, suggest the potential 

assurance of the ‘The right to be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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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s of the survey of 191  University 

students about “The right to be forgotten”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I. 서  론

1.1 디지털 보존 시대의 폐해

현대 디지털 사회의 디지털 데이터는 정보를 영구 

보존하며, 보관 가능한 데이터의 용량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첨단 스마트 기기들이 출

현하고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게 되면서 인간의 본성

인 망각(oblivion)의 기능은 더 이상 보장 받기 힘들

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들은 디지털 

사회의 혁신적인 발전에 기여를 해온 반면, 최근 소위 

‘잊힐 권리’를 보장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서 정보 주체(data subject)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양날의 검이 되어버렸

다. 

방송인 김모씨는 무명 시절이던 지난 2002년, 한 

인터넷 방송에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함께 언급했

었는데, 10년 뒤인 2012년, 해당 음성파일이 인터넷

에 확산되면서 거센 비난이 일었고, 이후 모든 방송에

서 하차하였다1). 오프라인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충분

히 잊힐 수 있었던 일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한 순간

의 잘못이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평

생 지워지지 않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계속적인 

고통을 야기한 것이다. 이 밖에도 회사 신입 지원자가 

자신이 SNS에 예전에 써놓은 욕설이나 부적절한 언

행 때문에 회사 면접에서 곤욕을 치루는 경우나, 실수

로 올린 글이 인터넷 전역에 공유되어 실생활이 불가

능할 정도의 사생활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를 본다면 

디지털 세계에서도 무조건적인 ‘보존’과 ‘기억’이 아닌 

‘망각’의 기능이 도입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1.2 잊힐 권리의 대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2년 실시한 설문 조사(대

학생 191명)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1%가 ‘잊힐 권

리’ 입법에 찬성하였다. 아울러 이젠 한국에서도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답에도 약 75%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1) 디지털 흔적 ‘피해 사례’ 속출... 국내 논의 상황 지지부진, 

<MBC NEWS>, 2014.06.02. 18:27:36, http://imne

ws.imbc.com/replay/2014/nw1800/article/347309

5_13479.html (접속시간:2015.12.28. 16:26:10)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의하면 

2008년 9만건에 불과했던 포털 사이트의 ‘임시조치’ 

건수가 2014년 상반기에만 20만 건에 달하는 등 계

속해서 증가 추세이다. 이처럼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

통되는 디지털 사회의 잊힐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

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4년 8월 구글이 인터넷 사용자

의 ‘잊힐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결

정에 따라 1억 10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온라인 백과

사전 위키피디아로의 링크를 제한하기로 한 판결이 

있었다2). 더군다나 ‘잊힐 권리’의 인정 이후 구글이 

유럽에서 받은 검색정보 삭제 요구만 17만 5000건이

라고 하니3)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에서 더욱 많은 잊

힐 권리 보장 요구와 글로벌 기업들의 태도 변화는 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II. 잊힐 권리 논의

2.1 잊힐 권리의 도출

잊힐 권리는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시작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으로부터 파생된 권리로써 주로 연구되

고 있기 때문에 잊힐 권리의 본질적 어원을 도출하

기 위해서는 우선 프라이버시권의 발생 과정을 살펴

2) 구글, ‘잊힐 권리’ 위해 위키피디아 링크 제한, <연합 뉴스>, 

2014.08.04. 11:26:05, http://www.yonhapnews.c

o.kr/international/2014/08/04/0608000000AKR20

140804073700009.HTML (접속시간:2015.12.28. 16:

28:39)

3) EU “구글, 잊혀질 권리 모든 사이트에 적용할 것”, <뉴스토

마토>, 2014.11.27. 10:38:47, http://www.newstom

ato.com/ReadNews.aspx?no=516184 (접속시간:20

15.12.15.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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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1888년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of the individual to be let alone)’라는 

용어로 Thomas Cooley 판사에 의해 처음 언급되

고 개념화되었고[1], 1890년에 워렌(Samuel 

Warren)과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가 공동

으로 작성한 논문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privacy)[2]’에 의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인터넷이 처음 개발되

고 정보화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을 맞이하게 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훨씬 손쉽게 되었고, 인터

넷을 통한 정보의 광범위한 유통으로 프라이버시 침

해가 새롭게 문제가 되면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이 

‘홀로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 이용범위와 정보내용 통제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을 의미하는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권 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까지 더욱 확장

되게 되었다[3]. 정보의 주체들이 자신에 대한 정보

의 확산으로부터 받는 피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피해 정도가 커짐에 따라 보호받고자하는 권리 영역

도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해가던 프라이버시권의 주

요 초점이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 내로 맞춰짐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세상 속에

서 순식간에 퍼지고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을 두려

워하게 되었다4).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프라이버

시권 내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아왔던 일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

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

다[4].

차츰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되어 가면서 개인에 대한 정보가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적 논의와 본격적인 

법 제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었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 주체가 타인에게 제공

4) 왜 사람들은 인터넷서 잊혀지길 원할까, <한국일보>, 2015.

12.07. 20:36:00, http://www.hankookilbo.com/v/

472472a83b7c483b97d66254d84c2c32 (접속시간:201

5.12.22. 16:00:22)

한 개인정보를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개

인정보의 유통과 활용 권리를 부여하는데 의의가 있

는데,  ’잊힐 권리‘는 이 중에서 개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삭제 권리에 집중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인 개인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삭제와 처리의 제한을 그 주된 내

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다[5]. 결론적으로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의 파생적 권

리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6]. 

잊힐 권리는 헌법적 권리의 측면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

조(인간의 존엄성) 조항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이자 헌법재판소가 명시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의 

하나5)로 이해된다. 고로, 잊힐 권리가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의 파생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면, 헌법 내에서도 부분적으로 보호를 인정받

을 수 있는 권리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2 잊힐 권리의 정의와 범위 설정

잊힐 권리는 아직 정확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 명확

히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잊힐 권리 보장

에 대한 논의에 앞서,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잊힐 권리

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잊힐 권리 보장 

가능 범위를 분석하여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잊

힐 권리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근 몇 년간 잊힐 권리의 확대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EU가 2012년에 발표한 유럽 일반정보

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규칙 제17조 제1항에서는 잊힐 권

리를 “정보의 수집이 그 수집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정

보주체가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정

보의 저장기간이 만료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personal data)의 삭제 

및 확산 방지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국

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가 개인

정보처리자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신상)정보를 삭제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5)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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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정의들에 따르면, 해당 잊힐 권리의 범위는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하

였을 때,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하 

A범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범위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에 대한 동의 철회, 개인정보 저장기간의 만료 두 가

지를 들 수 있겠다. 잊힐 권리의 A범위는 EU 규칙 

제17조의 개인정보의 삭제 및 확산방지에 관한 권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  개인정보의 삭제요구

권 등 최근 국내외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

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구체적 실현이 진행

되고 있는 범위라고 볼 수 있다.

잊힐 권리는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중요한 권리 영

역으로 논의된다. 역사적으로 저널리즘 영역 기술의 

발전과 잊힐 권리의 근간이 되는 프라이버시권의 요

구 증가는 비례적인 관계 놓여왔고, 주된 언론의 중심

이 시간이 지나면 특정 사건이 금방 잊힐 수 있던 종

이 신문의 시대에서 한번 기사화된 뉴스는 마음만 먹

으면 평생토록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신문

의 시대로 옮겨가면서 저널리즘 영역에서의 잊힐 권

리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널리

즘 영역의 잊힐 권리 범위는 “개인이 자신에 대한 뉴

스 및 기사로부터 과도하게 피해와 침해를 받았을 시 

이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권리” (이하 

B범위)로 정의할 수 있다. 잊힐 권리의 B범위는 표

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과 상당한 대립각

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 치열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6). 특히, 어떠한 기사 및 뉴스의 삭제

를 요청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B범위의 잊힐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더욱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제

시해야만 한다. 이에 관해 국내연구에서는 언론중재

법에 과거 기사 내용의 수정과 삭제에 대한 내용을 포

함시키는 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체계 

수정을 요하는 주장들이 있어왔고[7], 특히 2014년 

12월에 열린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

해 구제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잊힐 권리의 과도한 보

장이 언론의 기능을 상실시킬 것을 우려하여, 사실과 

6) 방통위 ‘잊혀질 권리’ 법제화 시동...논란은 ‘여전’, <이데일

리>, 2015.05.15. 20:59:28, http://www.edaily.co.

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3

667046609369248&DCD=A00504&OutLnkChk=

Y (접속시간:2015.12.15. 15:20:20)

다른 기사는 “정정보도청구”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상

황이 바뀐 정보는 “정보갱신권”으로, 위법한 명예훼손

이나 사생활 침해는 “명예훼손 삭제청구”로 해결하자

는 의견이 주된 골자로 논의되기도 하였다7). 이처럼 

B범위의 잊힐 권리는 섣불리 접근하였을 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기에 앞으로 더욱 신중한 접근

이 요구되며 다양한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

양한 실천 방안이 강구된다.  

2009년 5월, 조지타운의 법대교수인 Franz 

Werro는 잊힐 권리를 “네티즌들이 웹에 남겨둔 자신

의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지우는 것이 가능한 권리”

라고 정의하였다[8](이하 C범위). 또한 옥스퍼드 대

학의 마이어 쇤베르거 교수는 디지털화, 저장의 저렴

화, 손쉬운 검색, 글로벌 범위가 인터넷에서의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가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어 내었

으며, 이러한 망각이 불가능한 디지털 환경이 잊힐 권

리를 탄생시켰다고 말했다[9]. 위 논거들로 미루어보

면 잊힐 권리의 C범위는 자기 자신 혹은 타인에 의해 

인터넷에 게시된 자신에 관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범

위의 잊힐 권리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범

위이며 네티즌들이 가장 보장받고 싶어 하는 범위의 

잊힐 권리이기도 하다. 

C범위의 잊힐 권리는 글을 게시하는 게시 주체에 

따라 잊힐 권리 보장 가능성과 적용 범위가 완전히 달

라질 수 있다.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게

시 주체가 자기 자신인 경우가 있다(이하 C-1범위). 

이는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SNS, 블로그, 웹

사이트들에 게시하는 대부분의 게시물에 해당하며 가

장 보편적인 게시의 형태이다. 이렇게 정보주체가 자

발적으로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자사서비스 내 관

리기능을 통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해당 게시물을 삭

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C-1범위에서

는 ISP가 게시물 삭제 기능을 게시 주체에게 부여하

기만 한다면, 잊힐 권리의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 잊힐 권리로 삭제만 하면 남아날 기사가 있을까, <미디어오

늘>, 2014.12.05. 18:33:19, http://www.mediatoda

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464 (접

속시간:2015.12.04. 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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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Definition

A

When the data are no longer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purposes, or when the data 

subject withdraws consent or 

when the storage period 

consented to has expired, the 

right to obtain from the 

controller the erasure of 

personal data relating to them 

and the abstention from 

further dissemination of such 

data.

B

When an individual was 

excessively infringed and 

damaged by the news and 

articles about individuals, the 

right to request the deletion of 

their information. 

C

The right to control and 

possibly erase the information 

they leave behind themselves 

on the web.

Grouped 

by 

subject of  

uploading

C-1

The case that individuals 

upload a post  about 

themselves.

C-2

The case that the third person 

shares or distributes the post 

is uploaded by individual.

C-3

The case that third person 

uploads post which includes 

information of individual.

Table 1. This table presents the defini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for each scopes.

두 번째로,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을 제3자가 퍼나

르기한 경우이다(이하 C-2범위). ‘퍼나르기’ 행위는 

타인이 작성한 일부 또는 전체의 정보를 완벽하게 복

사・복제하여 인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퍼

나르기가 실제 서비스되는 예로는 Facebook의 공유

하기 기능, Twitter의 RT 기능, 네이버 블로그의 

퍼가기 기능 등이 있다. 퍼나르기된 게시물의 경우 게

시물의 처음 생산자는 자신이지만 재게시자가 제3자

가 되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 권한은 제3자와 

ISP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자신이 생성한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퍼나르기된 게시물은 삭제되

지 않고 인터넷 상으로 끝없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

에 과거에 실수로 올린 게시물이나 지우고 싶은 내용

들에 대한 잊힐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나 

제3자가 삭제 권한을 가진 게시물에까지 삭제를 요구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

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실효성도 

문제가 되어왔기에 현재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범위 중 하나이다.

세 번째는 제3자가 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게시

물을 게시하는 경우이다(이하 C-3범위). 해당 범위

는 제3자가 나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된 글을 

올리거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되는 글을 

올리는 경우,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 이 경우 게시물 내용의 대상, 즉 정보주체

가 피해를 입고 있을지라도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

은 게시물 생성자에게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예

훼손, 사생활의 심각한 침해 등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와 충돌하여도 확실히 비교법상 우위를 지닐 수 있는 

조건 요소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III. 잊힐 권리 영역 별 ISP의 지위와 책임

잊힐 권리의 권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에 관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

한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있

도록 하는 것과 삭제 권한이 제3자 혹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있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실제 인터넷 공간에서의 잊힐 권리의 보장 범위에 대

해 주된 논쟁이 되는 부분은 후자이고, 후자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게시물 생성자는 대부분 불특정의 자, 혹

은 익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삭제요구권자

가 자신의 잊힐 권리를 행사할 상대는 ISP가 된다

[10].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잊힐 권리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각각의 게시물 생성자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

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ISP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잊힐 권리의 보장 영역

을 넓히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잊힐 권리의 범위 영역에 해당하

는 ISP의 영역 별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잊힐 권리 

보장 현황에 대해 검토해보려 한다.   

3.1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ISP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삭제에 관한 영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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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의 A범위에 대한 국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 해당될 수 있다. 

우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를 적용 대상으

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잊힐 권리의 책임 대상

이 되는 ISP는 “개인정보처리자8)”의 지위를 가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

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진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에 응해야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한다. 또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 

시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해야하는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방송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에서의 ISP는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9)”의 지위를 가진다. 개인정보처리

자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하지만 개인정보 

삭제와 관련한 조항에서의 역할로 한정하여 본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인정

보보호법 못지않게 정보통신망법 또한 정보주체의 잊

힐 권리를 강력히 보장하고 있는데,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

가 동의 철회 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

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에 대하여 국내법상 ISP는 개

인정보처리자 등의 지위를 가지며, 각 조항이 가지는 

특별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잊힐 권리의 A범위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의 ISP

자신에게 과도한 피해 혹은 침해를 야기하는 뉴스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9)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

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

한다.  

및 기사의 삭제에 관한 영역인 잊힐 권리의 B범위에 

대한 국내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해 언론중재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하 신문법)이 해당될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르면 “인

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하

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위에 따른 전자간행

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신문법 제2조 제5

호 및 제6호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

신문,｢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

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위의 전자간행물

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결국 B범위의 잊힐 권리 

규제의 대상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가

지는 ISP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조항들과 세부 

시행령들을 종합 검토한 관련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

실상 언론중재법과 신문법에서 정의하는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의 실질적 대상은 네이버, 다음 등 언론

사와 제휴를 맺어 뉴스를 링크하고 배치, 재편집하는 

포털 사업자가 유일한 규율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1]. 

기존의 언론중재법 내에서는 과도하게 피해를 받았

다고 생각하여 잊히고자 하는 기사 및 뉴스에 대하여 

정정 보도10), 반론 보도11), 추후 보도12)를 요구할 

수 있는 피해 구제수단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 구제

수단의 의무 대상이 되는 범위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10)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 사실적 주장

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

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

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

를 청구할 수 있다.

11) 언론중재법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 사실적 주장에 관

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

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12) 언론중재법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

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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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

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뉴스 및 기사의 배포와 

영향력 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매체가 되면서 

2009년에 언론중재법의 제1조(목적)13)의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라는 어구가 “언론사 등의 언론보

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로 변경되었고 이로

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중재법의 규율대상

으로 새롭게 포함되게 되었다. 또한, 이로써 자연히 

언론중재법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

칙)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

었다. 잊힐 권리의 B범위에 대한 잊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넓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구제 수단은 뉴스 및 기사의 영

구적 삭제가 아닌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바로잡기의 의

미가 강하다.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이전

에 이미 피해자가 피해를 받은 뉴스 및 기사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을 수 있고, 기사의 대상에게 계속적인 피

해를 줄 수 있기에 해당 원본 기사가 삭제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구제 수단들이 진정한 의미의 잊힐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환경의 언론이라는 특수

성과 표현의 자유의 양립을 생각하면, 현재 국내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구제의 범위는 잊힐 권리 보장 수

준의 최대치에 근접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뉴스 및 기

사를 통해 주로 피해를 입고,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는 주 대상이 정치인, 연예인, 대기업 등 비

교적 좁은 대상이며, 해당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여

지까지 고려한다면 뉴스 및 기사의 삭제에 대한 추가

적 제도로의 섣부른 입법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훼

손할 우려가 있다.           

3.3 컨텐츠 관리자로서의 ISP

웹에 올려진 자신과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와 관련

한 영역인 잊힐 권리의 C범위에 주된 책임을 가지는 

ISP는 ISP의 넓은 범위 중 컨텐츠 관리자로 한정할 

13) 언론중재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

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

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

011.4.14.>

수 있다. 컨텐츠 관리자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된 

글, 댓글, 사진, 영상 등의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를 

관리하는 사업자로 정의하며 실질적 대상은 블로그, 

까페, 게시판 등을 관리하는 포털서비스 사업자, 

SNS 사업자 등이 속하게 된다. 

잊힐 권리의 C영역을 다루고 있는 국내법은 정보

통신망법이며 법률 내에서 컨텐츠 관리자는 제2조 제

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가

진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14)에 따라 잊힐 권리에 대

한 책임을 규정받고 있으며, 이 법률은 추가적으로 인

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에 올려진 자신과 관련한 게시

물에 의해 인격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특정 

게시물이 30일 동안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차단 

조치를 규정해놓고 있다. 30일의 임시조치 기간 동안 

게시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다. 또한 정통망법은 제4항에서 컨텐츠 관리자도 주

관적 판단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

도록 관련된 조항을 차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12].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등은 권리자의 개별 요청이 없더라도 컨텐츠 관

리자의 판단에 따라 각 게시물에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사 내규15)를 명시해두고 있다.  

14)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14)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

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14)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

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

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

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

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

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

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

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

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5) 다음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 

14) ⑦ 회사는 서비스 내에 게시된 게시물 등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

우에도 임시조치(이하 “임의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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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주체별로 해당 법률을 적용시켜보자면, 우선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범위인 C-1범위에서

는 위 법률을 통한 잊힐 권리의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통망법은 모든 게시물이 아니라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경우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

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된 경우에만 인터넷이용자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

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

은 대부분의 ISP들이 게시물 관리 기능의 일부로써 

삭제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 해주고 

있다. 

C-2, C-3 범위에서의 게시물 삭제권한은 게시물

에 포함된 정보 주체가 아닌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배

포한 제3자와 그 게시물을 관리하는 ISP에게로 넘어

가게 된다. 따라서 정보 주체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

기 위해서는 ISP에게 정보 삭제요청을 해야 하고, 

ISP는 우선적으로 해당 게시물에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시조치 제도는 게시물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침해 주장만으로 그 정보의 권리 침해성을 일일이 따

져보지 않고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블락(Block)조치

를 취하도록 해줌으로써 무분별한 게시물의 유통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주고 

있으며 잊힐 권리 측면에서도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

다. 하지만,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게시물

은 권리침해가 불확실한 면이 있고 임시조치 기간 중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삭제되기에 표현의 자유가 과

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V. 디지털 소멸 기술을 통한 잊힐 권리 보장 확

대 가능성

위와 같이 디지털 시대에서의 망각에 대한 사람들

의 욕구가 ‘잊힐 권리’라는 구체적인 권리 요구로 논의

되어 왔지만, 여러 가지 난관들로 인해 오직 법・제도

만을 통한 잊힐 권리의 온전한 실현은 쉽지 않은 상황

에 처해있다. 2011년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빅토어 

절차는 제5항 후단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14) 네이버 이용 약관 제16조

14)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이어 쇤베르거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아

이디어로 데이터의 ‘정보 만료일(expiration date 

for information)’의 설정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했다. 쇤베르거 교수는 디지털 영역에서 인간의 

기억을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디지털 

메모리에 저장하는 정보에 사용자가 설정하는 정보 

만료일을 담아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해

당 개념을 통해 인간의 망각 기능을 일상생활에 다시 

도입할 수 있고 ‘지속되는 기억’에서 인간이 ‘통제하는 

망각’으로 기본 값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하였다[9]. 

최근 이러한 ‘정보 만료일’의 설정 개념에 부합하는 

소위 ‘디지털 소멸 기술’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생겨나

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장에서는 실제 연구되고 있거나 상용화된 서비스 

및 기술을 알아보고 잊힐 권리에 있어서의 해당 기술

의 가치에 대하여 분석해본다.   

 

4.1 휘발성 SNS

각종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디지털 사회 내에서 다

양한 정보를 소통하고자하는 욕구가 만나 최근 몇 년 

사이에 SNS(Social Network Service) 시장이 폭

발적으로 성장하였다16)17). SNS가 인기를 얻기 시작

한 1세대 SNS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개성이었다. 사용

자들은 자신을 공개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싶어 했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하

여 거리낌 없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했다. 하

지만 너무 많은 사람에게 나의 정보가 노출되고 사생

활 침해 등의 피해를 겪은 SNS 이용자들은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는 2세대 SNS에 관심을 돌리게 된다. 2

세대 SNS는 연인, 가족, 가까운 친구 등 보다 좁은 

관계 내에서 소규모의 인원끼리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1세대 공개성 SNS의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

과 피드백이라는 장점과 2세대 폐쇄성 SNS의 나의 

16) 페이스북, 국내 하루 평균 1000만명 이용...인스타그램도 

급성장, <디지털타임스>, 2015.12.14. 13:38:00, htt

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

15121402109931746001 (접속시간:2015.12.22. 18:

00:05) 

17) 올 세계 소셜 광고시장 25조원...33% 성장, <ZDNet Ko

rea>, 2015.04.16.. 10:45:55, http://www.zdnet.c

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4160

91747&type=det&re= (접속시간:2015.12.22. 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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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Feature 

Snapchat

After transferring a photo or 

message, if an opponent checks 

it, it could be automatically 

deleted. If the opponent saves 

the contents of message, the 

service would notice it with an 

alarm.

Facebook

‘Slingshop’

 Photos and videos, 

conversations in service is 

volatile. For the other party to 

check the messages, recipient 

must also make contents and 

send it.

Facebook 

‘Bunny 

Burnit’ 

It can destroy posts on the news  

feed of Facebook in seconds. It 

can also destroy my post shared 

by other people. 

Line 

‘Timer Chat’

Timer Chat provide function on  

chatting that a message would 

be  automatically disappeared 

after a time set in timer. 

Brinicle 

‘Dontalk’

Dontalk provide ‘Bomb’ message 

service to view the messages 

only during a specified period of 

time.

Twitter 

‘Spirit For 

Twitter’

This service enables to set your 

tweets to disappear on time with 

a simple hash tag.

Table 2. This table presents the features of 

popular volatile social network services.

신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장

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3세대 휘발성 SNS가 인기

를 얻고 있다. 휘발성 SNS는 개인이 게시물이나 채

팅 글을 올리게 되면 일정 시간 뒤에 해당 내용이 삭

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당 방식을 통하면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게시

한 내용이 삭제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보가 다른 사

람에게 상당 부분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휘발성 SNS는 디지털 소

멸 기술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휘발성 SNS 서비스와 주요 

특징은 Table. 2와 같다.

대표적으로 스냅챗이나 브라이니클의 돈톡과 같은 

휘발성 SNS는 자신이 남긴 게시물이 일정 시간 뒤에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해준다(C-1범위). 또한 

페이스북의 버니버닛 앱 같은 경우, 자신이 남긴 게시

물을 다른 사람이 공유했을 때에서 그 게시물까지 삭

제해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18)(C-2범위). 

이처럼 휘발성 SNS는 게시물을 작성한 시점에 게

시물 내에 잊히고자하는 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기술적인 관점의 잊힐 권리 보장 확대 가능성

을 열어주고 있다.

4.2 디지털에이징 시스템 (Digital Aging System)

디지털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발명 및 고안한 소위 ‘잊힐 권리 

관리기’라고 불리는 기술 사업으로, 인간의 DNA에 

달려 있는 노화와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메어

(Telomere)처럼 디지털 데이터에도 노화와 소멸 기

한을 설정하는 일종의 ‘에이징 타이머’를 장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기술이다. DAS의 작동 방법은 

글을 게시하는 데이터 생성자가 글을 게시 할 때 해당 

글의 소멸 기한을 설정하면, 그 시간동안 데이터가 서

서히 병들고 소멸하여 해당 시점에서 Data가 소멸되

는 방식으로 작동한다19).

DAS 기술은 휘발성 SNS와 마찬가지로 잊힐 권리 

C범위의 C-1범위, C-2범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있

지만, 2014년 2월 포털사 등 서비스 사업자의 기술공

조 없이도 사용자가 원하면 해당 사용자의 게시물을 

자동적으로 삭제해 줄 수 있는 기술 특허인  ‘이미지인

식 기반 로그인 서비스 제공방법’ 특허를 출원20)함으

로써 일부 플랫폼에 한정될 수 있었던 디지털 소멸 기

술의 적용 범위를 포털사이트까지 확장시켰다. 이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기술의 실제

적인 적용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를 없애고 앞으로의 시장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현재 DAS에 대한 연구와 상용화 방향은 웹과 모바

일에 걸친 인터넷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장

기적으로는 OS, 디바이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18) 자동폭발, 잊힐 권리 구현한 SNS ‘인기’, <미디어오늘>, 2

013.11.14. 11:44.07, http://www.mediatoday.c

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03 (접속

시간:2015.11.22. 18:14:16)

19) Digital Aging Laboratory 홈페이지, http://www.

softdal.com/ (접속시간:2015.11.22. 20:16:08)

20) 특허정보검색서비스(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

ghts Information Service; KIPRIS), http://ww

w.kipris.or.kr/ (접속시간:2015.11.09. 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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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 걸친 디지털 소멸로 나아갈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으며[13], 2015년에 실제로 페이스북에 적

용할 수 있는 ‘잊힐 권리 관리기’ 프로토타입 테스트가 

가능한 계정을 공개하는 등 DAS 기술의 상용화 및 

활성화도 눈앞에 와있는 상황이다.

4.3 잊힐 권리 분야에서의 디지털 소멸 기술의 가치

4.3.1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관리 효율 증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네티즌 1인당 불필요한 

아이디가 평균 49.68개에 달한다고 한다21). 이를 통

해서 알 수 있듯이 네티즌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아이

디 계정은 무수히 많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인

터넷 상에 올리는 글, 댓글, 사진, 동영상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많다. 때문에 정작 과거 자신이 올

린 어떠한 글을 삭제하고 싶어진 시점에 자신이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게시물을 올렸는지 모두 일일이 

확인하고 삭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자

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관리가 어렵다는 점

이 잊힐 권리의 C-1 범위를 온전히 보장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부분의 ISP가 게시물 게시자에

게 삭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권한

의 부여나 제도적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

니다. 해당 범위에서는 오히려 디지털 소멸 기술을 통

한 기술적인 해결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소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자신이 게시물을 올릴 때 

게시물의 소멸 기한을 설정해놓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어느 곳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글을 올렸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해당 게시물이 설정한 기간 뒤에 자

동적으로 삭제되게 된다. 또한 일부 디지털 소멸 서비

스의 경우 타인에 의해 공유된 게시물까지 삭제시켜주

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이 계속 유통되고 있을지에 대

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정보가 한번 유통되면 엄청난 속도로 퍼져

나가고 글쓴이도 자신이 쓴 글들의 존재에 대해 잊기 

쉬운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제는 게시물을 

생성하는 단계에서 정보의 소멸 기한을 설정하고 해당 

21) 네티즌 1인, 평균 50개의 불필요한 아이디 보유, <보안뉴

스>, 2008.11.25. 16:35:01, http://www.boannew

s.com/media/view.asp?idx=12802&amp;kind=

1 (접속시간:2015.12.08. 22:21:08)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소멸 기술 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다. 디지털 소멸 기술을 적

용하여 시스템화 시킨다면 게시물 삭제 및 관리의 편

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을 

통한 게시물 관리 효율의 증대는 네티즌의 정보자기결

정권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4.3.2 퍼나르기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 부여 

가능성 제공

빅데이터 시대가 개막하면서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

은 마케팅을 위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모든 정보를 모

으고 저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보의 공유와 유통

이 기업 이윤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

문에 정보기술 기업들이 퍼나르기된 개인의 게시물 삭

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왔고, 자연스럽게 잊힐 권리

의 C-2 범위에 해당하는 퍼나르기된 게시물을 삭제해

주는 서비스도 전무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게시한 게

시물이 전 세계 인터넷망에 무분별하게 확산될 수 있

다는 것은 개인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증대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위험을 

감소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게시물 삭제에 대한 권한

을 최초의 게시물 게시자에게 부여하자는 의견은 충분

히 논의될만한 가치가 있다.  

디지털 소멸기술을 통하면 내가 올린 게시물을 타

인이 '좋아요'나 '공유' 등을 통해 퍼나르기를 하더라

도 소멸시기가 지나면 자동 삭제시킬 수 있는 서비스

를 구현할 수 있다. 퍼나르기 되었을 때 제3자나 ISP

에게 넘어갔던 내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을 최초의 

게시물 생성자 자신에게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

는 단순히 내가 생성한 데이터가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의 소극적 잊힐 권리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들에 대해 데이터 생성자 스스로

가 데이터의 존속 기한과 유통 과정에 관여할 수 있어

야한다는 잊힐 권리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생성자의 디지털 주권을 더욱 확대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게시물 게시자에게 퍼나르기된 게시

물에 대한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

니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되어야 한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은 퍼나르기된 게

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 부여가 이용 약관으로 합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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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해당 플

랫폼은 최초 게시물 생성자와 게시물을 퍼나르기하여 

게시물에 대한 소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3자가 플랫

폼 내 약관으로 삭제에 대한 합의를 하여 운영되기 때

문에 삭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사라지게 

된다. 해당 서비스 플랫폼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타 플랫폼과의 합의 및 연동도 필요하다. 현

재 대부분의 퍼나르기 기능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

그 등 다양한 플랫폼과 연동이 되어 이루어지기에, 타 

플랫폼과의 합의 및 연동이 없다면 퍼나르기 된 게시

물 삭제 기능은 플랫폼 내 서비스로 한정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물론 퍼나르기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

을 게시물 생성자에게 주었을 때 피해나 불이익을 입

을 수 있는 기존 기업들에게는 정부가 인센티브 정책, 

조세감면 정책 등을 추진함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

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잊힐 권리 확대

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다면 법 개정

을 통해 디지털 소멸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도 논의될 수 있다.     

V. 결  론

최근 첨단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인

해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나에 대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위험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개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들이 잊

힐 권리에 대한 보장 확대 요구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가 

구글 검색 엔진에 대한 정보 삭제 요청 권한의 적법성

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 국내외에서 잊힐 권리 논의가 다시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국내에서도 다양한 범위에서의 법과 제도를 통하여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많은 인터넷사용자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추가적인 잊힐 권리 보

장으로 확대되기엔 법리적접근의 한계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휘발성 SNS, 디지털 에이징 시스

템 등의 디지털 소멸 기술이 잊힐 권리 보장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

털 소멸 기술은 여러 범위의 잊힐 권리 중 특히 인터

넷에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잊힐 권리(C-1 범

위), 개인이 게시한 게시물을 제3자가 공유하였을 때

의 잊힐 권리(C-2 범위)에 대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되며, ISP와 제3자에게 넘어갔던 삭제 

권리를 자기 자신에게 찾아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는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형태의 전환을 통

해 기존에 법리적 관점으로 해결할 수 없던 부분에 대

하여 다른 기본권과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침해를 최소

화 시키면서도, 잊힐 권리 보장 영역을 넓힐 수 있는 

혁명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앞으로 디지털 소멸 기술이 보편화되고 잊

힐 권리 보장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쇤베르거는 현재 디지털 소멸 패

러다임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평가되는 ‘정보 만료일 

제도’를 주장함에 있어 해당 제도의 성공적 달성을 위

해서는 사람들의 높아진 의식, 기술적 도구, 이를 보

조하는 입법(立法) 조처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9]. 우리는 이 주장을 디지털 소멸 기술을 잊힐 

권리 보장 확대의 실질적 대안으로 모색해 가는데 있

어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디지털 소멸 기술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디지털 소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려면, 사용자들이 따로 설명을 

보지 않고도 간편히 디지털 소멸 시효를 설정할 수 있

도록 하는 사용자 편의성을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의 다양한 환경과 

사용 방식,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 소멸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는, 디지털 소멸 기술이 제한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전 영

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선택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기술 보편화를 도와줄 수 있는 입법 및 제도화가 필요

하다. 2014년 열린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7대 정책과

제에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이 온라인 보안 분

야에서 정책방안으로 제시되었고, DAS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논의가 주요 골자

로 나왔다22). 2015년 8월에는 강원도와 DAS 기술

의 특허 권리사인 마커그룹이 잊힐 권리 사업화를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23)하는 등 잊힐 권리 보장 확대를 

22) 방송통신위원회,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

책과제”, 2014.08

23) 강원도 ‘온라인상 잊혀질 권리’ 사업화한다, <연합뉴스>, 2

015.08.17. 11:38:00, http://www.yonhapnews.c

o.kr/bulletin/2015/08/17/0200000000AKR201508

17077100062.HTML?input=1195m (접속시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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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좋은 선례가 될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이처럼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는 디지털 소멸 

기술 발전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소멸 기술이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하는 잊

힐 권리 요구의 모든 범위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

다. 디지털 소멸 기술이 새로운 개념의 잊힐 권리 보

장 수단으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잊히고

자 하는 개인들의 요구와 기억하고자 하는 인터넷서비

스사업자, 언론사 등과의 충돌은 계속될 것이며 캡쳐, 

가공 등으로 인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한계점 

역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소멸 기술은 더욱 넓은 영역의 잊힐 권리 보장

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과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보 주체들의 권리 신장과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소멸이라는 신 시장 개척을 가능케 한

다. 또한, 디지털 소멸 기술은 최근 젊은이들에게 많

이 나타나는 현상인 디지털 금욕주의(Digital 

abstinence)24)와는 달리, 개인에 대한 정보의 전략

적 소멸과 개인의 강화된 정보 통제권을 계기로 인터

넷 이용자들이 다시금 디지털 문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앞으로 디지털 소멸 기술에 대한 철학적, 법․제도

적, 기술적인 종합적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 디지털 소멸 기술이 보다 넓은 범위의 잊힐 권리 

보장을 이끌고, 표현의 자유와 잊힐 권리 간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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